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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의 집행유형에 관한 연구
조영희(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요약문

성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공식의
제로 채택된 새로운 여성정책 전략중의 하나이다. 이후 성 주류화는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오늘날 일부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여성
정책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 주류화는 법률적 평등조치나 적극적 조치와 같
은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들과는 달리 모든 정책과정과 구조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성 주류
화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개방적 개념이기 때
문에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적 관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
으며, 정부가 어떠한 ‘성인지적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여성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 주류화가 등장한 이후 발생하고 
있는 흥미로운 정책변화 중의 하나는 그 동안 일정한 형태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
이던 각 국의 여성정책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 주류화의 등장은 정부로 하여금 성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
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지적 프레임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여성정책의 형
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이러한 여성정책의 변화에 주
목하여 영국, 호주, 네덜란드의 3개국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의 등장에 따른 성불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인지적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인지적 프레임의 차이가 성 주류화의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국의 경우 성평등을 보편주의적 인권의 가치인 
‘평등’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여 성불평등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호주의 경우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성평등을 다
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인정하
지 않고 형식적 평등으로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마지막
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성 주류화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가장 잘 반영된 사례로
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양성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
하기 위한 젠더중심의 변환적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 2 -

I. 서론

정책은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문제를 창조하는 
이른바 이슈형성(issue shaping)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Bacchi, 2004). 다시 말
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공공문제를 이슈화시킬 수도 있고, 정부가 정책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책문제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
과 진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라는 집단간 평등의 문제와 가부장적 구조 및 젠더규범의 문제들을 다루
기 때문에 다른 정책영역에 비하여 정책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어 논란의 여
지가 많은 영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여성정책은 성불평등의 문제를 단
순히 생물학적 카테고리로서의 ‘성별(sex)’의 차이에만 근거하여 인식하고 그 이
면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구조적 복잡성은 간
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젠더 및 성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범적 가치와 이론들
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여성정책은 성불평등의 문제를 실질적으
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불평등의 문제를 왜곡시키거나 문제의 초점과 소
재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성공적인 여성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서는 우선 젠더권력관계, 성별분업, 섹슈얼리티, 평등, 다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를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로 인
식하는지 혹은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여성정책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를 단순히 여성대표자의 숫적 열세의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혹은 남성
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
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이 여성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략이 등장하였는데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그것이다. 성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 세
계여성대회에서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공식의제로 채택
된 이후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여성정책의 불모지인 일부 소수 국가를 제
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여성정책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 주류화가 기
존의 법률적 평등조치나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전략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
이점은 모든 정책과정과 구조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인지적 요소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과정과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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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
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개방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성인지적 관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가 어떠한 ‘성인지적 관
점’을 갖느냐에 따라 여성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 주류화가 등장한 이후 발생하고 있는 흥미로운 정책현상 중의 
하나는 그 동안 일정한 형태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던 각 국가의 여성정책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 주류화의 등장은 정
부로 하여금 성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간 인지적 프레임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인식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여성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이러한 여성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영국, 호주, 네덜
란드의 3개국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의 등장에 따른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인
지적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프
레임의 차이가 성 주류화의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
선 전반부에서는 성 주류화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각 국가의 사례분
석에서는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 호주의 성별분리통계,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
가를 대상으로 성 주류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성 주류화의 등장배경과 여성정책전략의 변화

여성정책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법률적 평등조치(equality 
legislation),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그것이다. 위의 세 가지 전략들은 모두 성차별의 해소와 양성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통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 정책대상, 해결방법, 적용범위와 시점, 기
존 제도와의 관계, 이론적 근거 등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각각 다른 차이점을 보
인다. 성 주류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법률적 평등조치의 경우 성불평등의 원인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
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현존하는 법률이나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1960-70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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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논리(sameness)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전제한 상태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단순
히 법 앞의 형식적 평등, 남녀차별의 금지, 소극적 복지 등을 강조하는데 그치므
로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전략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이슈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는데 적극적 조치가 그것이다. 이 
전략은 성불평등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
이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구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자면 성불평등의 원인은 단순히 현재의 제도를 남녀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불평등한 구조와 시스템으
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여건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지만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다. 이 전략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기간내에 극단적인 불균형의 상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부장적 구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초점
을 두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과 남성들을 비롯한 
다른 집단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성불평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과 전
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라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게 된다. 

<표 1> 여성정책의 세 가지 전략의 비교

  

구분 성불평등의 
원인 대상 성불평등의

해결방법 적용범위 적용시점 기존제도의 
변화여부

법률적
평등조치

불평등한
법률적 기회와 

적용

여성
(같음의 
논리)

 법률 및 제도의 
평등적용/

소극적 복지
노동분야

사후적
조치

(결과지향적)
기존 

제도내의 변화

적극적
조치 가부장적 구조

여성
(다름의 
논리)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특별조치

노동/정치
분야

사후적
조치

(결과지향적)
기존 

제도내의 변화

성 주류화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

여성/남성
(다름의
논리)

 정책과정의 
재구조화

모든 
정책분야

사전적 
조치

(원인지향적)

기존 
제도의 

변화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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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주류화의 개념적 정의

성 주류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주요국제기구와 학자들이 정
의한 성 주류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기구의 정의를 살펴보
면 유엔과 유럽연합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데, 유엔의 경제사회위원
회는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계획된 조치들에 있어서 여성과 남
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7). 유럽위원회는 모든 정책분야, 수준, 단계
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의 재구조화, 향상, 발전, 평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의 정책과정과 법률제정과정에서 남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험도 반영하
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는 여성과 남성의 이익이 공평하게 혹은 불공평하게 반영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1998). 다
음은 학자들이 내린 성 주류화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학자들이 내린 정
의들은 앞서 국제기구가 내린 정의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을 조명한다. 이들 중 특히 기존의 성중립적이고 몰성적인 정책
과정과 구조의 변화를 강조한 정의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Verloo(1994)는 프레임 확장(frame extension)과 프레임 연결(frame bridging)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 주류화가 기존의 전략들과 연장된다는 측면을 강조
하면서도 기존 여성정책의 지배적인 시각의 대전환을 가져온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성 주류화의 변환적인(trnasformative) 특징을 강
조하였다. Jacquot(2007)는 성 주류화를 적극적 조치와 같이 규제적 성격의 정
책이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 중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개방적이고 조정적인 수단
(open coordinated method)으로 이해하였다. True와 Mintrom(2001)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지속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
의 정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창조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성 주류화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Rees(1998)는 모든 시스템, 구조, 정책, 프로그램, 과정에 있
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
책 및 정책과정을 생산하는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법률적 평등조치나 적
극적 조치와 같은 기존의 전략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 주류화란 ‘모든 정책분야와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과정과 구조를 평가하고 재구조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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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를 보면 성 주류화는 매우 단순한 개념인 듯 보이지
만 여성주의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본질적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난해한 개
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 주류화를 단순히 ‘여성의 주류화’로 이
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거나, 법률적 
평등조치나 적극적 조치와 같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성 주류화의 본질과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의 정의에서 기술되는 
‘모든 정책’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사실상 ‘양성평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 중에는 양성평등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있지만 이와 무관한 정책들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성 주류화의 정의에 있어서 ‘모든 정책’이라는 말은 기존의 성 주류화 영역이 
노동이나 정치분야에만 국한되던 것에서 벗어나 더 넓은 영역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것과 정책과정과 내용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을 공평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젠더’나 ‘성불평
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평등하다 혹은 불평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부가 성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 주류화의 집
행상 차이를 가져온다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성 주류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수단이나 도
구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그 실질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담론으로서의 정책
(policy as discourse)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acchi, 2005). 셋째, 
‘정책과정을 평가하고 재구조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정책학적 시각에서 볼 때 양
성평등의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과정과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과정을 몰(沒)
성적이거나 성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친-젠더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의 재구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 주류화는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에 근거한 ‘여성(women)’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으로 형
성된 성별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서 남성과 여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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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관계, 특히 성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성 주류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및 성불평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한 충분한 담론(discourse)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
해 형성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중립적인 정책과정 및 구조의 근
본적인 변환(transformation)을 요구하는 매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Bacchi, 2005; Beveridge and Nott, 2002; Booth and 
Bennett, 2002; Daly, 2005; Hafner-Burton and Pollack, 2002; Jacquot, 
2007; Jahan, 1995; Lombardo, 2005; Rees, 2002; Squires, 2005; Stratigaki, 
2005; Verloo, 2005; Walby, 2005).  

III. 분석틀과 사례선정

성 주류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Bacchi(2004)를 비롯한 많은 학
자들이 성 주류화 집행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성불평등이라는 정책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성 주류화
가 기존 전략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불평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변환적인 전략(transformative strategy)이라
고 평가하면서도 그 전략 자체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 주류화
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시킬 경우 오히려 기존 여성정책
의 공적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
은 치명적 실수를 방지하고 성 주류화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 주류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Verloo, 2001; 
Wooodward, 2001; Chappell, 2002; Lombardo & Meier, 2006; Stratigaki, 
2005) 실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 주류화’를 해석
하는데 있어서 ‘주류화’라는 것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다루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기존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조직들마저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cchi & Eveline, 2005). 이와 같은 논
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주류화라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전략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성불평등이라는 정책문제를 접근
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지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성 주류화의 
집행유형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여성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특히 <그림 1>에서 실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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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부분인 정부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지적 차이에 따라 성 주류화의 집행유
형이 달라진다는 가설에 초점을 두고 영국, 호주, 네덜란드 3개국의 성 주류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이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
의 주요한 설명변수인 정부의 인지적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래 프레임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한정된 활동공간
과 전체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치시키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름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을 말한다
(Goffman, 197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지적 프레임이란 성불
평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해석의 틀을 말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자면 정부가 젠더 및 성불평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슈들, 이를 테면 젠더권력
관계, 성불평등의 원인, 성별분업, 평등, 다양성, 인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
과 가치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나타내는 틀을 의미한다고 정
의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정책사례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이
다. 정부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지적 프레임과 성 주류화의 집행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단일국가분석이나 국가간 비교연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Bacchi & Eveline, 2005; Beveridge & Stephen, 2000; Booth & Benett, 
2002; Chappell, 2002; Donaghy, 2004; Emile & Pollack, 2002, Lombardo & 
Meier, 2006, True & Mintrom, 2001; Verloo, 2001). 그러나 성 주류화는 동
일 국가내에서도 정부의 수준과 정책영역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집행되고 전
개되는 경험적 사례들이 많아 국가간 차이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정책사례별 비
교가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국가단위로 
하지 않고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인지적 프레임의 차이에 따라 성 주류화의 
집행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3개의 정책사례－영국의 평등인권
위원회, 호주의 성별분리통계,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사례별 분석이지 국가간 비교분석은 아니며, 분석의 
결과를 국가간 차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경계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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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분석

1.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Commission of Equality and Human Right)

(1) 배경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기 이전 보수당 집권하의 영국정부는 여성정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노동당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영국의 여성정책
은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속에서 1997년 영국 노동당 정
부의 암스테르담 조약의 가입은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국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인
종에 대한 평등법안(1965, 1968, 1976), 성별에 대한 평등법안(1975), 장애에 
관한 평등법안(1995)이 마련된 상태였으나, 암스테르담 조약 제13항에 의거하여 
위의 세 가지의 인종, 성별, 장애에 관한 법률이외에도 성적취향, 종교, 신념, 나
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신설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유럽위원회는 유
럽연합의 차원에서 ‘평등’과 ‘다양성’의 개념을 통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EU 2006). 이러한 국제적 환
경의 변화속에서 영국정부는 평등과 관련한 기존 조직들의 통합을 고려하게 되
는데 2001년 <Towards Equality and Diversity>라는 권고서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Cabinet Office et al., 2001). 이후 영국정부는 ‘평등’, ‘인
권’, ‘다양성’이라는 거대개념들에 대해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심도 깊
은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2002년에 발간된 <Equality and Diversity: Making it 
Happen>, 2003년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영국 정부에 보
고된 각종 TF팀의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행물과 정책실험의 시도 
등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DTI, 2002, 2004; WEU, 2004b). 이와 동시에 2003
년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회원국들에게 인권과 평등의 이슈를 통합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권고를 이루어졌고, 이에 영국정부는 기존의 평등정
책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들을 재고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위한 탐색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2007년 평등법안
(Equality Act)에 근거하여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평
등문제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던 기존의 여러 개의 평등위원회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평등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 
CEHR)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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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평등인권위원회는 기존의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 1975),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1976), 장
애인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 2000)를 통합한 것이다. 
2006년에 제정된 평등법안(Equality Act)은 신설된 평등인권위원회의 주요임무
를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등, 인권, 다양성, 사회내의 다양한 집
단간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1)가 그것이다. 영국의 인권부 장관이었던 Ashton은 
“신설된 평등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평등, 인권,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며, 이제 시민들과 기관간의 평등과 인권에 관한 이슈에 대한 하나의 계약지
점(point of contact)이 생기게 되었으며, 차별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이 기구
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회내의 평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
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영국정부는 평등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인 평등, 인권, 다양성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각각의 부분적 과정은 결국 전체적 과정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
다. 이전 평등기회위원회(EOC)의 위원장이었던 Sandra Fredman은 통합된 평등
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평등이라는 거대개념하의 다양한 하위개념과 
가치간의 경쟁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등인권위원회의 통합
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이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개인은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을 동
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면서 불평등의 문제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차원
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
등관련 조직의 통합과 함께 영국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로서 각종 법
률과 규정의 통합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과 관련한 기존의 수많은 
법률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5년 Discrimination 
Law Review(DLR)와 Equalities Review가 만들어졌다. 전자의 주요목적은 기존
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들의 분석틀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법안인 평등
법안(Equality Act)의 제정을 완성하는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117개의 평등조
치들, 36개의 법률안, 50개의 법률문서(statutory instrument), 14개의 법률
(codes), 17개의 유럽연합조항(directives)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Hepple, Mary and Choudhury, 2000). 후자는 이전 인종평등위원

1) 사회내의 다양한 집단간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와 같은 조정과 협상의 업무는 기존 인종평등위원회의 주요업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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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위원장이자 평등인권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인 Trevor Phillips가 주도하고 있
는 독립된 감사활동(independent inquiry)으로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되는 
원인을 연구하며 매년 중간보고서과 연말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qualities 
Review 2006, 2007) 

(3) 인지: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

영국의 신설된 평등인권위원회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비록 성불평등에만 직결
되는 조직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국정부가 평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어떻
게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성불평등에 대한 영
국정부의 인지적 프레임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정부
가 평등과 다양성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연합이 암스
테르담 조약을 통해 인종, 성적취향, 종교, 신념, 장애, 나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하는 조항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부터였다
(Cabinet Office, 2001). 초기에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인종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성의 논쟁이 진행되었다. 2002년 노동당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살
펴보면 “시민들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평등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넘어 고려해
야 한다”고 언급하면서(DTI 2002), ‘시민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많은 요소들’
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다양성이 강조되었다. 영국 정부가 인식한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집단보다는 개인에 포커스를 두며, 한 개인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 인권주의 
차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집단간 차이와 특수성이 희석하
고 불필요한 정책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히 여성주의자들은 
기존의 각종 평등관련 기구들이 평등인권위원회로 통합됨으로서 젠더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평등
인권위원회는 개인간 차이와 집단간 차이를 강조하는 두 개의 접근방법이 충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틀로서 ‘평등’과 ‘인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
면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집단의 특수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WEU 2004b, Summary of Discussion). 또한 2004년 영국 정부
가 발간한 White Paper 역시 ‘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 주며, 모든 개인의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권리의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집단간 결합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하면서 하
나의 특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문제에 대



- 12 -

해 가장 잘 반응하는 분석틀이라고 하였다(DTI 2004). 다시 말하면 영국 정부
는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의 다양성을 전제로 평등과 인권과 
같은 거대개념하에 집단간 차이를 아우르는 이른바 보편적 인권주의의 차원에서 
평등과 다양성의 개념을 결합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른바 평등주류화
(equality mainstreaming)를 추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개되는 영국
정부의 평등과 다양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인권주의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Equalities 
Review가 2006년 제출한 보고서는 평등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내에서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는 특정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속적인 불평등의 문제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로서 ‘capability approach'을 제시하였다
(Equalities Review, 2006). 이는 Amartya Zen과 Martha Nussbum(1999)이 주
창한 개념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등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
(welling-being)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등
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불평등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의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보다 강조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주의의 프레임을 형성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간 평등과 개인간 평등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지
속되고 있으며, 평등, 인권, 다양성이라는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분석
틀 내의 각 하위개념들간의 충돌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2). 이러한 혼란속
에서 영국정부의 기관과 조직들은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각각 다른 이해와 해석
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설된 평등인권위원회는 집단간 차이를 전제한 개
인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Equalities Review는 capability approach을 바
탕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보다 강조하는 의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기관간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도 영국
정부가 양성평등과 관련한 인지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통일된 분석틀내에서 다
양한 형태의 불평등의 특수성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여간 영
국정부의 성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여성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

2) 이러한 혼란은 2005년 하원의 standing committee debate에서 여성평등부 장관인 Meg Munm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우리는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복잡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평등

이란 성별, 종별, 인종이 다른 두 사람에게 평등한 조치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인권의 원리에서 

유래된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개인에 따라 필요한 고유의 요구에 대해 공정한 기

회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다른 개인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양성이란 모든 개인은 다

르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에 평등이란 어떤 특정한 특징(이

유)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들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

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H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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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관련 조직과 법률
적 제도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법률적 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특수성을 희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성 주류화의 본래의 의미를 퇴
색시키고 있다. ‘젠더’의 특수성이 희석됨에 따라 성 주류화의 정책수단과 도구
의 개발에 있어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발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보편적 인권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추진과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평등의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이러한 실험적 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2. 호주의 성별분리통계

(1) 배경

호주는 전통적으로 여성정책의 발전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며, 여
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개발되어 다른 국가의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성 주류화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호주의 
페모크라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awer, 1996; True & Mintrom, 
2001). 호주는 성 주류화가 국제사회에서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과 같은 성 주류화의 정책수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었고 일부 정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었다(Sawer & 
Groves, 1994). 그러나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하워드 정부가 들
어서면서 호주 정부는 표면적으로 성 주류화 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듯 보였
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정부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정책과 관련한 
조직과 자원을 대폭 감축시켰다.3) 이로 인해 여성관련 정책우선순위는 상대적으
로 약화되고 있으며, 호주의 여성정책의 발전은 주춤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성 
주류화와 관련한 문헌에서 호주의 부재는 매우 눈에 띌 정도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여성부(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OSW)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모델에 기반한 호주 여성정책의 
고유한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여성정책은 여성부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책역량과 의지는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호주 여
성부 자체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인지적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고 이와 관련한 다
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부를 제외한 다른 행정

3) 1997년 호주정부는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우선순위의 후퇴와 여성정책기관의 부진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호주의 여성관련 정책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내의 여성부서를 페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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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다른 행
정부서와의 정책협조가 필수적인 성 주류화의 경우 이러한 정책구조는 성 주류
화의 집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정책환경하에
서의 성 주류화의 집행상의 문제를 잘 반영하는 사례가 성별분리통계이다. 성별
분리통계는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데이터로서, 호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개발되고 그 
내용적 수준도 높아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호
주의 성별분리통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거버넌스와의 충돌로 인해 성 주류화에 대한 왜곡된 인지
적 프레임의 형성되고 있다. 

(2) 주요내용

호주의 하워드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호
주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감축을 
단행하였다. 이어 하워드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여성통계부서(Women's 
Statics Unit)가 폐지되었고, 여성경제활동과 노동시장참여를 분석하는데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Australia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Summers, 2003). 그 결과 새로운 정책결정과정
에 있어서 젠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실증적 근거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유아휴직 이후 
복직하는 여성들의 근무환경을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휴직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조차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
한 상황에서도 호주 여성부(OSW: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는 자체적으
로 성별분리통계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4) 이 역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정보의 양과 
질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어서 심도있는 분석을 위한 자료로 적절치 않
으며, 정보분실 및 부재로 인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
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집된 데이터의 잘못된 활용에 있다. 
특히 호주의 성별분리통계는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
지하기 위한 정보로서 조작되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의 여성정책마저 희석하

4) 예를 들어 온라인의 ‘Window on Women-women's Data Warehouse'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성별분

리통계에 접근하는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와 툴을 제공하고 있다. 



- 15 -

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워드 정부는 여전히 호주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다양한 성불평등과 차별
을 시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정책
평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성과를 왜곡시키고 있다(Teghtsoonian, 2003). 
예를 들어 호주 정부의 Nelson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실
시한 대학등록금의 자율화정책에 따라 여성의 고등교육수준이 증가하였다고 평
가하고 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주요가치인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면에 숨겨진 빈곤층 여성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등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ummers는 Pamela Denoon의 강연에서 1999년 호주 여성부가 발간한 ‘Women 
in Australia'라는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이는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객관적 정보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이 호주 여성의 상황을 얼마나 더 악화시켰는지 분석
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
인다고 지적하였다(Donaghy, 2003). 그리고 호주의 성별분리통계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자원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성 주류화에 대한 예산은 호주 
여성부의 전체 예산 중 0.04%이며, 총6개로 구분되는 카테고리 중 기타항목에 
분류되고 있다. 그나마 기타 항목중에서도 다른 프로그램들과 경쟁해야 하는 실
정이어서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예전에는 그
나마 각 행정부처내의 여성관련 하위부서들의 있어서 성 주류화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하워드 정부에서 대부분 폐지되고 말았다. 다른 행정부처
들의 협조와 관련하여 호주 여성부는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으나, 이 또한 거의 유명무
실한 상태이다.5) 또한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수사적인 강조만 하고 있을 뿐 실질
적인 집행에 이어지도록 하는 강제성이 높은 법률이나 규정도 미비하며, 성별분
리통계와 관련한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메뉴얼이나 모니터링 시스템도 아직 부재
한 상태이다. 

(3) 인지: 신자유주의적 프레임

호주의 성별분리통계는 그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집행
상의 과정에서 성 주류화가 왜곡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정책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호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

5) 성 주류화의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주는 전화상담서비스가 그 예이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젠더문제와 관련한 정부내의 전문인력의 활용에 있어서 여성정책 전문관료들을 순환보직시킴으로서 

다른 부서나 관료들에게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이른바 파급효과(ripple effect)를 기대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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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은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거버
넌스과의 이념적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워드 정부의 경우 ‘주류화’
라는 용어를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매우 성공적으로 끼어맞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성 주류화’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반대로 ‘주류화’라는 명
목으로 위의 수많은 여성관련 조치들을 폐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쓰여졌다. 
위의 성별분리통계의 사례를 통해 호주 정부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지적 프레임
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 정부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인권적 차원에서 접
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
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능력
이 있는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말하는 형식적 평등의 보수적 논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여성주
의자들은 최근 이러한 성 주류화의 흐름을 보수로의 회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러한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의 상태
를 간과하고, 성별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성평등정책과 제도를 불평
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여성정책의 해체와 희석을 정당화시킨다. 이처럼 호
주 정부의 ‘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
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영국의 보편적 인
권주의 프레임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의 다양성, 불평등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
과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성 주류화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변형시킨 근저에는 ‘가족’의 담론과 관련이 된다. 
하워드 정부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른바 ‘정상가족’의 범주내
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정상가족이란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남성
은 노동시장이라는 공적영역에서의 역할을 전제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정은 사실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
만 특히 하워드 정부의 경우는 가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성불평등’
과 관련한 다른 어떤 여성의 문제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하워드 정부는 육아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의 수급자격을 5년동안 
육아에 전담한 전업주부에게만 부여하였다. 이 정책의 이면에는 육아는 여성이 
전담하고 남성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른바 부양자모델(breadwinner 
model)의 정상가족의 형태를 전제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볼 때 호
주 정부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지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의 불평등한 차이를 간과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미명아래 형식적 
차원의 평등을 강조함으로서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의 특수성을 희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성 주류화를 노동시장이라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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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정책 그 자체가 불평등
한 것이므로 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

(1) 배경

네덜란드의 성 주류화는 앞선 호주의 사례와 같이 국제사회의 영향에 의해 외
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 주류화에 대한 도입과 형성과정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정치적 기회가 높은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다면정책(facet policy)와 분
야별정책(sector policy)로 구분되는 두 개의 접근방법(two-track approach)를 
사용하고 있는데,6) 특히 정책의 횡단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다면정책(facet 
policy)은 행정부처간 협력과 조정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성 주류화의 특징과 유
사했기 때문에 성 주류화에 대한 이질감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네덜란
드 역시 1994년 성별영향평가(Emancipation Effect Report: EER)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 주류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뚜렷
한 정책은 없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초기형성단계에서도 과학적인 검증체계
나 여성정책 전문가가 활용되지 않고 집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성 주류화의 효과
적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확
고한 의지를 갖고 있던 소수 정책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모
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7) 그러던 중 1998년에는 네덜란드 성평등부의 
조정관이었던 Ad Melkert가 국가회의에서 기존 성별영향평가(Emancipation 
Effect Report: EER)의 여러 가지 집행상의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인정하고, 이
를 보완한 새로운 성별영향평가인 GIS(gender impact assessment)를 모든 수준
의 거버넌스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연설하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성 주류화에 대
해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9년 성별영향평가
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시행이 완료되고, 교육, 사법, 세금정책, 농업 등 다양한 

6) 분야별정책(sector policy)란 정책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특별한 조치를 사용하는 정책을 말하며, 다면정책

(facet policy)이란 모든 정책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조정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000년

에 마련된 성평등에 대한 단/중기정책계획에도 두 개의 트랙이 명시되었는데, 성주류화는 이 중 후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가 성주류화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7) 네덜란드의 최초의 성별영향평가인 EER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당시 4명의 정책행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

였는데 평등부의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emancipation policies)이었던 Elske ter Veld는 매우 적극적

인 여성주의자였으며, 과거 규모가 가장 큰 노동조합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Joke Swiebel은 

성평등정책기관인 DCE에서 정책조정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조직의 장의 공석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를 맘껏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두 명의 연구원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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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집행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2) 주요내용

네덜란드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시행이 여성
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성인지적 차원에서 정책의 영향력을 분
석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는 내용상 유사한 형태인 환경영향평가
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응용한 것은 단
지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
함으로써 성 주류화라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
화하고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이유가 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EIA)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된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①구조: 남
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구조는 무엇인가? ②과정: 불평등한 권력구
조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③평가: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평가하
고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형성되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소들을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러한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분석틀이 되는 것은 
1982년 네덜란드의 페모크라트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문제에 대한 
분석(Analysis of the Women's Question)’이다. 성불평등의 권력구조를 설명하
는 이 분석틀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두 개의 구조로서 성별분업(division 
of labour)과 친밀성 및 섹슈얼리티의 구조(organization of intimacy and 
sexuality)를 들고 있다. 둘째,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
성하고 재생산되는지의 과정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
기 위해 사회내의 권력관계의 구조를 깊이있게 조명한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
로 하였는데, 특히 앤소니 기든스의 구조이론이 주요한 지적근원이 되었다. 셋
째, 성불평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어떠한 상황을 평등하다 혹은 불평등
하다고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성별간의 불평등을 가늠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평등, 자치, 다원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네덜란드 여성정
책의 주요한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등은 법 앞
에서의 평등, 동일한 환경적 조건에서의 동등한 대우로 정의된다. 같음의 논리에 
기반한 평등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원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름(차이)이 계급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를 의미하며 집단의 특수성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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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더욱 발전하여 여성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자치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는 
성불평등을 피상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와 과정을 분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틀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집행의 
강제성과 내용의 구체화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는데,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의 
과정이 있었으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되었다. 왜냐하면 여성정
책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부처들이 성별영향평가의 환류과정을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정책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책충돌 및 저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치적 협상의 결과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
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성
별영향평가 결과의 강제적인 집행까지의 연결은 무산되었다. 이는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정 및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젠더관계의 변화에 대한 잠재적 영향
력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인지분석: 젠더중심 변환적 프레임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는 구조, 과정, 평가의 세 가지 구
성요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성불평등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상황에 대한 피상적 인식이 아니라, 젠
더와 성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정치적 권력관계가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성별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Kabeer(1994)가 요약한 사회적 관계 접근방법(social relation approach)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젠더형성을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으로 이해하
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Verloo(2001)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네덜란
드의 여성정책은 근본적으로 ‘젠더관계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며, 이는 네덜란드의 여성주의와 국가간의 오랜 묵시적 계약
(engagement)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행위자들은 성
불평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뿐만 아니라, 성
별영향평가의 본질적인 의미와 취지를 강조함으로서 정치적 지지를 견고히 하였
다(Verloo, 2000).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는 쓸데없이 개념을 복잡하게 만든다거
나, 정확한 젠더의 개념없이 단순한 생물학적 성별에 의한 평가, 여성을 피해자 
혹은 취약계층으로만 규정하는 것, 성중립정책에 대한 맹신 등을 경계해야 한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인지적 프레임의 특징을 가장 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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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다원성(pluriformity)이다. 다원성의 개념은 영국의 사
례에서의 다양성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적 수준의 불평
등을 강조하면서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불평등의 특수성을 희석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다원성의 개념은 영국의 개인을 중심으
로 하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다양성의 개념의 적용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불평등
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인종, 종교, 국적, 나이, 장애, 성적취향 등과 같은 
다른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의 구조, 과정, 평가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젠
더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고유의 분석틀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네덜란드 정부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지적 프레임은 성불평
등 문제의 특수성을 희석시키지 않은 젠더중심의 변환적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종, 종
교, 국적, 나이, 장애, 성적취향 등 다양한 정체성에 근거하여 정책의 영향을 평
가하는 이른바 다양성영향평가(Diversity Impact Assessment)와는 구별되며 젠
더의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유의 분석요소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성불평등의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그 
내용상 질적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의 젠더중심적 프레
임 역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불평등 내의 또 다른 불평등의 구조
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성내의 차
이－젠더와 인종, 젠더와 섹슈얼리티, 젠더와 계급 등의 관계－의 복잡한 수준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둘째, 앞서 설명하였듯이 네덜란드 정부 
역시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정 및 구조
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젠더관계의 변화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정
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이전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의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하
는 능동적이고 사전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이미 집
행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셋째, 정
책결정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
직내의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적 요소인 관료가 직접 실행하지 못한다는 부작용
을 낳게 된다. 

V. 분석결과



- 21 -

지금까지 영국, 호주, 네덜란드의 3개국의 성 주류화와 관련한 정책사례를 통
해 성 주류화라는 새로운 전략의 등장으로 인해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인지적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것이 성 주류화의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자면 첫째,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의 
사례는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이 바탕이 된 사례였다. 이 프레임은 성불평등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가치로서의 ‘평등’
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불평등의 문제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접근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차원
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저개발국가의 국적을 가진 
흑인여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할 경우, 단순히 여성이라는 집단적 
특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소수인종인 흑인으로서의 불평등, 저개발국가 출신
이라는 국적상의 불평등,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구조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불평등
의 문제 등 개인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 겪는 다층적인 문
제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을 
전제한 접근방법은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집단이 아닌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
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다양성’을 부각했지만, 평등이라는 거대개념아래 집단간 
불평등의 차이를 포섭시킴으로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특수성을 부각시키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양성평등의 문제를 보편적 인권과 다양성
의 차원에서 재구조화(reframing)하려는 최근 여성주의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Menon, 2002). 둘째, 호주의 성별분리통계의 사례는 신자유주
의적 프레임이 바탕이 된 사례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와의 이념적 충
돌로 인해 성 주류화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영
국이나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성불평등의 문제를 인권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
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와는 상
관없이 보다 유능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다는 취지로 성중립적인 시각에
서 성불평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에서는 얼핏
보면 남성과 여성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젠더’ 
자체가 부재하고 여성집단의 특수성이 희석되는 젠더규범(gender norm)의 부재
를 초래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는 젠더중심적 프레임이 바탕이 된 
사례이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성 주류화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희석시키기 않으면서 동시에 위의 두 가지 
접근방법의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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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호주

성별분리통계

네덜란드

성별영향평가

비

교

분

석

인지적 프레임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

신자유주의적 

프레임

젠더중심 변환적 

프레임

주요가치 평등 경제적 효율성 성평등

불평등에 대한 

해석

개인간 불평등을 

전제

성불평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등한 대우를 강조 

성별간 불평등을 

전제

평등에 대한 

해석
제한된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다양성에

대한 해석

다양성

(개인의 차이에 초점)

다양성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

다원성

(집단간 차이에 초점)

젠 더 문제 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여부

젠더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나, 여성을 다

양한 집단중의 하나

로 가정: 여성의 특수

성이 다소 희석

여성과 남성은 똑같

이 취급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성의 특

수성 희석

여성집단의 

특수성 강조

의 문제를 보편주의적 가치의 문제로 지나치게 확장하여 여성이라는 집단의 문
제의 특수성을 희석시킨 보편적 인권주의 프레임과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평등의 개념을 이해한 신
자유주의적 프레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절히 조화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례 역시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책과정과 구조의 
변화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3
개국의 사례는 비록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지적 프레임을 형성해가는 과
정과 내용면에서 각각 많은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성)불평등이라는 
정책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전제하고 있다
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표 2> 비교분석결과

VI. 정책적 함의

한국의 여성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짧은 기간동안 높은 제도적 성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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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제 폐지,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등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괄목한만
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분야로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주변
적인 정책으로 머무르고 있어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정책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 정부조직개편
에서 설치된지 불과 10년이 채 안된 여성부가 존폐의 논의대상이 된 것도 아직
까지도 정부의 영역내에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의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 주류화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국여성정책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한국의 경우 성 주류화와 관련한 제도적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 주류화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여성발
전기본법(1995)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적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며, 성
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공무원의 성인지적 능력향상과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도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여성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서 정부간 협력을 위한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 등은 성 주류화의 
집행을 원활히 하는 조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성 주류화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과 관련한 깊이있
는 규범적 논의가 바탕이 된 인지적 프레임이 완성되지 않은 채 선진국의 사례
로부터 성인지예산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수단과 도구만을 도입하는데 치중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로서의 의미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성 주류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대신 세부적인 개별 
정책도구의 시행과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함으로서 성 주류화의 영향력과 의미
를 제한시키고 있다.8) 이른바 정책수단과 도구에만 집중하는 집중효과
(funne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성 주류화의 기술화
(technocratization)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Beveridge and Nott 
2002; Yeandle, Booth, and Benett 1998). 따라서 위의 3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성불평등이라는 정책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부족하고 성 주류화를 단순히 새로운 여성정책의 수단 혹은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성 
주류화는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젠더권력관계’
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와 정부에 팽배해 있는 가부장적 의식구조
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그 인
지적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부를 제외한 다른 행정부처의 

8) 네덜란드의 경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 22개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만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잇으나, 우리나라는 2004년 9개 기관 10개 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으로 시범실시된 후 2005년 53개 

기관 85개 과자제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에는 참여기관 및 과제수가 각각 187개 기관 313개 과제로 대폭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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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 주류
화를 단순히 여성의 양적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나, 기존의 적극적 조치와 같
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 주류화를 비롯
한 여성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책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김경희, 
2005). 이처럼 한국정부는 성불평등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바
탕으로 한 인지적 프레임의 부재로 인해 여성정책의 주요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를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성 주류화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
하는 집행상의 문제로 이어진다(마경희, 2007).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란 한국정부가 성 주류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젠더 및 성불평등과 관련한 다양
한 가치적, 이념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철학적 바탕이 결여된 성 주류화는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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